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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제  출처

■ 최근 글로벌 경기 동향 및 주요 경제 이슈(2020년 2분기)
 - 주요국 경기 상황 점검
   ① 미국 ⇒ Recovery v.s. Second Wave : 1분기 경제성장률은 6년 만에 

역성장을 기록하였으나, 최근 경제활동 재개로 실물지표 소폭 개선
   ② 유로존⇒Deepening Recession : 주요국 대부분이 마이너스 경제성장률 

기록,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감소로 유럽 전역에서 경기침체 진행
   ③ 일본 ⇒ Worse than Recession : 실물 지표가 모두 부진하고 경기선행

지수가 급락하는 등 경기 침체 심화
   ④ 중국⇒ Still Bleak : 코로나19 충격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3분기부터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전망
 - 최근 글로벌 경제 주요 이슈
   ① L(lockdown)과 R(reopen)의 딜레마 : 경기 충격에 대응하는 부양책 

효과의 기대감이 있지만, 바이러스의 광범위한 확산은 언제라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봉쇄(lockdown)와 재개(reopen)가 반복되는 딜레마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

   ② 미·중 무역갈등 재점화 : 미·중 무역 합의 이행,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 이슈, 미국의 경제번영네트워크(EPN) 구상 등으로 미·중간 무역
갈등이 재점화되는 추세이며, 수출시장 불확실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③ 부상하는 신흥국 리스크 : 최근 신흥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실물경제 및 금융불안 등 리스크로 인해 향후 글로벌 경기회
복이 지연될 가능성 존재

                                ☞바로가기
■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6.1.확정, 대통령 주재 제6차 비상경제회의)

목표 코로나19 국난 극복 +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

3

+

3

정

책

코로나19 국난 극복

①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버팀목 강화

② 세계의 모범이 되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③ 방역,대외신인도,금융,    

통상 등 전방위적 리스크 관리

◦적극적 거시정책 기조 지속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존지원

◦위기·한계기업 보호

◦고용유지 및 안정화

◦소비진작 및 관광회복

◦대대적 투자 활성화

◦수출력 견지 및 보강

◦위축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철저한 방역리스크 관리와  

 국제공조

◦국내외 경제·통상리스크  

 최소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

④ 한국판 뉴딜 등 3대  

  핵심 프로젝트 신속 추진

⑤ 산업·경제 구조의

  과감한 혁신 추진

⑥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는  

  포용국가 기반 확충

◦한국판뉴딜 본격 추진

◦방역 및 바이오 등

 BIG3 미래동력화

◦유턴·첨단산업 유치 등  

 GVC 허브화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역동성 제고

◦주력산업과 서비스산업  

 고도화

◦구조변화에 대응한 경제  

 체질 강화

◦전국민 고용보험 기반 구축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확충

◦포용 사각지대 해소 및  

 삶의 질 제고

◦공정경제와 상생협력 활성화

☞바로가기

현대경제연구원

기획재정부

http://hri.co.kr/board/reportView.asp?numIdx=30192&firstDepth=1&secondDepth=2
http://www.moef.go.kr/com/synap/synapView.do?atchFileId=ATCH_000000000014275&fileS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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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재정  출처

■ 코로나19 피해 조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2020
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6.3.의결, 제29회 임시국무회의)

 - (추경목적)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
 - (추경규모) 35.3조원 ⇐「세입경정 11.4조원 + 세출확대 23.9조원」
 - (재원조달) 지출구조조정 10.1조원+ 국채발행 23.8조원+ 기금 자체재원 

활용 1.4조원
 - (주요내용) 
    ① 세입경정을 통한 세수감소분(성장률 하락, 세제감면 등) 보전 11.4조원
    ② 위기기업·일자리 금융지원 5조원
    ③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9.4조원 + 경기보강 패키지 11.3조원 
 ※ 3차 추경까지 코로나19 대응 정책패키지 규모: 약 270조원   

                                              ☞바로가기
■ 지자체 간 상호협력촉진을 위한 재정협력제도 개선방안
 - (필요성) 고령화, 인구감소 및 지역산업 쇠퇴 등의 사회·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호보완작용을 통한 공동참여과정을 통해서 공동이
익을 추구하는 협력적 관리체계 필요

 - (현황) 중앙-지방 간 또는 지자체 간 재정협력을 지원하는 법령을 보면, 구체
적인 재정협력의 재원에 관한 내용은 구체화 되어 있지 않음

 - (개선방안) 중앙부처 재정지원과 지자체 자체재원에 기반한 재정협력 활
성화, 「지방자치법」개정을 통한 지방 간 협력체계 지원조항 신설 및 특별
지방자치단체 설립으로 새로운 협력체계 시범사업화, 지역발전상생기금을 
활용한 지방 간 협력체계 재정지원 활성화, 「(가칭)지역개발 및 지방 간 
협력체제 특별법」제정, 목적세 시설 또는 현행 목적세를 확대 개편한 재정
협력 방안 모색 등을 들 수 있음
※ 지자체 재정협력 사례: 위례시의 ‘재산세 재원의 공동 분담금제’

   ☞바로가기
■ 포스트 코로나 지방재정정책 대응전략
 - (지역경제 전망) 2분기는 사회적 거리두기 및 셧다운에 의한 내수침체와 

수출둔화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경제성장률은 1분기보다 약화되고, 
경제회복 양상은 주요 교역국의 경기회복 양상에 좌우될 것임

 - (지방재정의 대응전략) 한국경제가 ‘V자형 경기회복’ 국면으로 전환
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이 국가경제의 주체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펼
쳐야 할 시점으로, 내수시장 자극에 효과적인 재정사업 위주로 세출
구조조정 실시, 전 영역에 걸쳐 Fast Track 제도의 확대 실시, 지방
채무 발행 등 확장적 지방재정정책 등을 들 수 있음

   ☞바로가기

기획재정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http://www.moef.go.kr/com/synap/synapView.do?atchFileId=ATCH_000000000014300&fileSn=2
https://www.krila.re.kr/publication/periodical/brief/96?keyword=&page=1
https://www.krila.re.kr/publication/periodical/brief/95?keyword=&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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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재정·예산 관련 법령  출처

■「국세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개정·시행 ′20.6.2.)
 - 코로나19 확산 관련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 제공을 위해 「조세특례

제한법」에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대한 환급 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국세환급금 발생일 및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규정에 「조세특
례제한법」에 따른 신청으로 인한 환급을 추가

☞바로가기
■「국가재정법 시행령」일부개정(개정·시행 ′20.6.2.)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의 전문적·기술적 지원을 위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단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기 위하여 기획

재정부장관이 재정지출 구조의 적정성과 분야별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국세감면의 제한기준으로서 국세감면율*을 계산할 때 해당 연도 국세감
면액 총액에 부가가치세 감면액 중 지방소비세 배분 상당액이 포함되는 
것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국세 수입총액에도 부가가치세액 중 지방소비
세액을 포함

    * 국세감면율=국세감면액 총액/(국세 수입총액+국세감면액 총액)
☞바로가기

■「지방재정법」일부개정(개정·시행 ′20.6.9.)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가와 달리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 이전을 

허용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일부 특별회계나 기금에서는 여유재원을 
운용하고 있음에도 재원이 부족하여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 규정이 불명확하여 예
비비를 제한 없이 편성함으로써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등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 문제가 있음

 - 또한,「국가재정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예산 전용 금지 사유나 
이체·이용·전용에 대한 사후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이에,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근거, 특별회계 예비비 계상 
한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예산의 전용 금지 사유를 명시하는 등 지방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바로가기

법제처

법제처

법제처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8495&lsId=&efYd=20200602&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8491&lsId=&efYd=20200602&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9035&lsId=&efYd=20200609&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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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조세환경 변화와 정책 과제
 - (도입) NABO는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세환경 변화를 

점검하고, 제20대 국회의 입법 동향과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6대 핵심 조세이슈를 선정하고 조세정책 과제를 제시함

 - (주요 조세이슈별 쟁점)
    ① 디지털 경제와 기업과세 : 고정사업장 기반 전통적 법인과세 방식은 

글로벌 디지털 기업 과세에 한계 발생 ⇒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한 
새로운 과세체계 마련을 위한 국제적 합의가 진행 중으로 이에 대한 
전략적 조세정책 대응 필요

    ② 노동시장 변화와 소득과세 : 전통적 고용형태(근로자)를 벗어난 플랫폼 
기반 고용형태(자영자) 등 비정형 노동의 증가로, 두 고용형태 간 
과세형평성 문제가 존재 ⇒ 과세형평성 확보 필요

    ③ 새로운 경제적 실체에 대한 과세 : 가상화폐 등 새로운 경제적 실체의 
등장은 현행 조세법령 및 규제 사각지대를 야기 ⇒ 전통적 경제와의 
과세형평성 확보 및 세입기반 확보를 위한 과세방안 마련

    ④ 혁신성장 조세지원 : 첨단혁신기술(AI 등) 속도에 부합하는 조세지원
정책 필요

    ⑤ 세무행정 디지털화 : 디지털경제 진전에 따른 세원이동성 및 복잡성 
증가로 세원포착 어려움 증대 ⇒ 빅데이터, AI 기술 활용 필요

 - (향후 정책과제) 노동형태 및 소득유형 간 과세형평성 확보,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소득분배 악화 대비, 새로운 경제적 실체에 대한 과세기준
과 비공식 부문 축소를 위한 과세기반 마련 등임

☞바로가기
■ 한국 저출산 대응 예산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
 - (배경) 2015년 이후 초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2006년 이후 투입되어 

왔던 대규모 저출산 대응 예산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됨 
 - (주요내용) 2019년 한국의 저출산 대응 예산 규모는 2006년 대비 15배 

증가한 32.4조원으로,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가족관련 공공지출 
비중 추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비교해 보면, 대표적인 고출산 국가들은 
물론 OECD 평균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임

   ◦ 2005~2015년간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은 3%를 상회
    ◦ 한국은 2015년 기준 1.43%로 OECD 평균 2.4%에 비해서도 1%p 낮음
 - 가족관련 공공지출을 유형별로 보면, 현금이 주요국 중 최저 수준이

었고, 서비스는 평균 수준을 상회함
 - (시사점) 2006년 이래 저출산 대응 예산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

하고 그 규모는 OECD 평균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상태에 있어, 향후 
저출산 대응정책과 예산편성은 현금 지출을 확대하고, 서비스를 내실화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예시)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로 현금지출 확대, 보육·돌봄 서비스 정비·가족
돌봄시간 보장 등 서비스 내실화

☞바로가기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https://www.nabo.go.kr/Sub/01Report/01_01_Board.jsp?funcSUB=view&bid=19&arg_cid1=0&arg_cid2=0&arg_class_id=0&currentPage=0&pageSize=10&currentPageSUB=0&pageSizeSUB=10&key_typeSUB=&keySUB=&search_start_dateSUB=&search_end_dateSUB=&department=0&department_sub=0&etc_cate1=&etc_cate2=&sortBy=reg_date&ascOrDesc=desc&search_key1=&etc_1=0&etc_2=0&tag_key=&arg_id=7217&item_id=7217&etc_1=0&etc_2=0&name2=0
http://drm.nars.go.kr:7003/sd/imageviewer?doc_id=1N9dds1L7lx&DocId=1N9dds1L7lx&documentId=&DOCUMENTID=&DOCUMENTID=&EdmUserId=datauser&ViewerYn=Y&type=S&fileName=KOyngO2RnOuhnCDrs7TripQg7J207IqIIDE1N%2B2YuC0yMDIwMDYwMSntlZzqta0g7KCA7Lac7IKwIOuMgOydkSDsmIjsgrAg7Kad6rCA7J2YIO2KueynleqzvCDsi5zsgqzsoJAucG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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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위탁관리사업(재산에 가치를 더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을 준다)
   * 공유재산 위탁관리사업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지방재산부)가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선언하면서 추진 중인 5대 신산업 중 하나임
 -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인력문제, 전문성 부족 등의 한계로 일반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2018.12.4.)되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 위탁
관리 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되었으며, 그간 공유재산 실태조사 표
준안 마련, 온라인 공유재산 업무정보방 운영, 전국 공유재산 담당자 워
크숍 주관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해 옴

 - 현재 2개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공유재산 위탁관리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인천 서구와 전남 화순군 일반재산의 무단 점유 및 
무단경작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 등의 행정 조치로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음  

 - 향후 더 많은 지자체의 공유재산에 대해 단순 실태조사가 아닌 재산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자체의 행정 부담은 덜고 업무 효율성을 
높여 공유재산의 가치를 증대시킴으로써 지방재정의 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임

☞바로가기
■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지방교육재정 지출 구조 분석과 시사점
 - 최근 10년간 초등학생 수는 22.0%, 중학생 수는 33.5%, 고등학생 수는 

21.9% 감소한 반면,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경제성장(내국세 연동)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함(세입 규모 59.2% 증가, 세입예산 중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52.5% 증가)

 - 이와 같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세입의 지속적 증가는 지출 구조의 
적절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의 필요성으로 이어져, 세부 사업별로 학령
인구 감소를 반영하는 예산편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됨

 - 이에 지방교육재정의 지출구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할 시 예산의 효율적 배분 여부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해야 할 
세부사업을 도출해 봄

【 지방교육재정 지출구조 분석 】   
분석 항목 분석 내용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정성적

탄력적* 평가

146개 세부사업 중 고탄력·저탄력·비탄력사업 파악

 - 고탄력 27개, 저탄력 71개, 비탄력 48개

학생 수 감소와 예산증감률 

간의 정량적 관계 분석
세부사업의 예산증감률, 구간 범위의 적용

  * 탄력성 개념: 예산항목과 학령인구 증감의 직·간접적인 연관성 정도

 ☞바로가기

한국지방재정
공제회

한국지방재정
공제회

http://ebook.lofa.or.kr/src/viewer/main.php?host=main&site=20200514_172322&category=1&page=88&popup=1&ref=ebook.lofa.or.kr/home/jibang.php%3Fhost%3Dmain%26site%3D20200514_172322
http://ebook.lofa.or.kr/src/viewer/main.php?host=main&site=20200514_172322&category=1&page=10&popup=1&ref=ebook.lofa.or.kr/home/jibang.php%3Fhost%3Dmain%26site%3D20200514_17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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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 및 시사점
   * 지난 5월 21일부터 28일까지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됨
 - (개요) 양회에서 중국정부는 ‘정부업무보고(국무원)’, ‘2020년 국민경제

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보고(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20년 정부예산안 
보고(재정부)’에 대해 심의·인준하면서 2020년 중국의 거시경제 목표, 
경제운용 방향 등을 확정함

 - (경제운용 방향) 2020년도 중국 경제운용은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및 경제 정상화,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 달성을 위한 탈빈곤을 목표로,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고용 및 민생 안정을 중점 추진하고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병행할 전망임

 - 세부적으로 ‘정부업무보고’에서는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은 
대신 2020년 경제운용 방침으로 ‘6대 안정’과 ‘6대 보장’ 과제를 제시
하였고, 특히 ‘6대 보장’ 중 고용·민생·시장주체(기업) 보장을 강조함

 - ‘2020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보고’에서는 ① 코로나19 방역 
② 3대 난제 해결 ③ 내수 확대 ④ 공급측 구조개혁 심화 및 산업·공
급사슬 안정 ⑤ 혁신주도형 발전 ⑥ 시장화 개혁 ⑦ 지역 균형 발전 
⑧ 대외개방 확대 ⑨ 국민 기본생활 보장 등 ‘9대 중점업무’를 제시함

 - (시사점) 한국은 대중국 경제협력에 있어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방역 
공조 및 조업 재개 협력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디지털 
경제 전환, 신형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협력 등 새로운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바로가기
■ 전 국민 고용보험제 구체적 논의와 결정이 필요하다 
 -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신속한 금융지원 및 실업대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오래된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해 취약 노동자*를 제도적
으로 보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취약 노동자 : 초단시간, 일일단기, 특수고용, 파견·용역 노동자 및 5인 미만의
소규모 영세 사업장 노동자

 - ‘코로나19, 사회적 보호 사각지대의 규모와 대안적 정책방향’(KLI 고용·
노동브리프, ′20.4월)에 따르면, 고용 취약 노동자 중 고용보험 사각지
대에 놓인 노동자는 약 459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취약 노동자들은 경제 위기 시 무급휴직과 권고사직 등으로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높고 고용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아 고용유지지원금 등 
사회적 보호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큼

 - 따라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고용대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① 일자리 보존 대책 우선 추진 ②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 시

스템 제고 ③ 호출·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대책 
마련(고용유지에 대한 원청업체 책임 강조) ④ 노사의 사회적 책임 

   ☞바로가기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http://www.kiep.go.kr/sub/view.do?bbsId=global_econo&nttId=207740&pageIndex=1
http://eiec.kdi.re.kr/publish/naraView.do?fcode=00002000040000100001&cidx=12579&sel_year=2020&sel_month=06&pp=20&p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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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기치 않은 위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재난 발생 시 정책 예산으로서의 신속한 

대응 연계가 어렵고, 당해 예산은 이미 사용처가 결정되어 있어 재난 
대비 여유재원 조성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음

 - 빈발하는 재난으로 가중되는 재난 복구비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정책 추진을 위해 예비비와 기금 등을 활용하고 있으나, 지역
경제 정상화를 위한 재원 마련에는 한계가 있음

 - 한편, 지난 5월 의결된 지방재정법은 ‘통합재정기금의 운용 활성화’를 
골자로, 운용 목적이 유사한 기존 통합재정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 운영하되 계정의 분리 운영을 규정하고 있음 ⇒ 지자체의 재정 
책무성 강화를 위해 회계와 기금 간, 상호 간 이체와 전용 등을 포함한 
재원 운용의 효율화 지향, 기금운용에 따른 모니터링 요구 

 - 계속되는 산불, 코로나 사태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는 보다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재개정 및 관련 기금의 정비(계정 구분, 운용 용도

의 명확한 규정, 유사기금 정비 등)를 통해 새로운 재정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함

【 강원도 및 18개 시군 관련 기금 제정 현황 】

구분
통합
관리
기금

재정
안정화
기금

감채/
지방채

상환기금
구분

통합
관리
기금

재정
안정화
기금

감채/
지방채
상환기금

강원도 ′17.12.29
′04.03.06
(지방채)

영월군 ′19.09.06

춘천시 ′06.01.06 평창군 ′09.06.19 ′19.11.22

원주시 ′15.06.05 정선군

강릉시 철원군 ′19.11.11
′09.11.17
(지방채)

동해시 ′16.10.10 화천군 ′15.11.13 ′19.09.20

태백시
′12.08.03

(감채)
양구군 ′19.09.30

속초시 ′20.05.08
′10.12.17

(감채)
인제군 ′05.03.18 ′17.07.14

삼척시 ′19.09.27 고성군 ′19.11.14

홍천군 ′19.10.14 양양군 ′10.11.15 ′19.12.31

횡성군
′19.11.28
(시행규칙)

′19.11.28
(시행규칙)

☞바로가기

강원연구원

http://www.rig.re.kr/front/report/memo/memo2/boardView.do?board_key=1020E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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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예산 요구(부처) 현황
 - 각 부처가 제출한 ‘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요구 규모는 총 

지출 기준 542.9조원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를 위한 한국판 
뉴딜, 혁신적 포용국가 확산 소요 등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30.7조원
(6.0%) 증가함

 - 주요 분야별 증액 규모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12.2%, 복지·고용 
9.7%, R&D 9.4%, 환경 7.1%, 국방 6.0%, SOC 4.9% 등임

☞바로가기
■ 2021년 국민참여예산 30개 부처에서 156개 사업, 5,323억원 요구
 - 2021년 국민참여예산은 지난 1년간 국민들로부터 접수받은 총 1,164건의 

제안을 토대로 적격성 심사 및 사업 숙성과정을 통해 116건의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토론형 국민참여 방식을 통해 성범죄 대응, 미래핵심 
먹거리 등 주요 이슈에 대한 40건의 사업을 발굴하여, 전년 대비 사업
수는 63%, 요구금액은 100% 증가한 총 156개 사업에 5,323억원이 
요구됨

 - 국민참여예산의 주요 특징은 성범죄 예방, 재난·안전 관리, 국민불편 
해소 등 사회적 이슈 및 생활밀착형 사업이 다수 발굴되고, 청소년, 
다문화·저소득층 지원 등 공동체 발전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업들과, 미래먹거리 발굴, 창업 지원 및 기업 경쟁력 강화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도 요구됨

☞바로가기
■ 지역경제 이끌어 갈 로컬크리에이터 140개 과제 선정
 - 중소기업벤처부는 지역의 가치 제고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자연적 

특성과 유·무형의 문화적 자산을 발굴해 사업화하는 로컬크리에이터 
140개를 선정함

 - 코로나 영향으로 설명과 홍보가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22:1의 경쟁률
(전년도 5:1)을 기록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고 이에 초점을 맞춰 선정함

   * 개인이 지향하는 가치판단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가치소비의 경향이 뚜렷해지고
건강식품의 선호도가 높아졌으며 가족·개인 단위의 관광·레저 활동이 증가함

 - 분야별 선정 결과는 지역문화를 재조명해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 콘텐츠가 
21%로 가장 많았고, 로컬푸드 20%, 지역기반제조 17%, 디지털 문화
체험 15%, 거점브랜드 14%, 스마트관광 9%, 자연친화활동 4% 순임

 - 주요 분야별 사례로는 ‘창신동 패션타운 재생’, ‘순천만 갈대 업싸이클’, 
‘의성 폐공장을 활용한 낙차식 수경재배’, ‘제주 해녀의 부엌’. ‘나로호 
우주센터의 유아전용 콘텐츠’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과제들이 선정됨

 - 이번 지원 사업에 선정된 로컬크리에이터는 최대 5천만원까지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바로가기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http://www.moef.go.kr/com/synap/synapView.do?atchFileId=ATCH_000000000014392&fileSn=1
http://www.moef.go.kr/com/synap/synapView.do?atchFileId=ATCH_000000000014420&fileSn=1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19210&parentSeq=101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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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AI 등 신산업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 경제자유구역이「투자와 신산업 중심 지정」,「경제자유구역법」개정,

「2030 비전과 전략」에 따라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재도약할 계획임
 - 지난 6.3일 산업통상자원부는「광주-인공지능(AI) 중심도시」,「울산-

수소 선도도시」,「시흥-무인이동체 거점도시」등 3개 지역 8개 지구에 
총 9,951㎢의 경제자유구역을 추가 지정함

 - 금번 추가 지정에 따라 국내외기업 투자유치 총 8.3조원, 생산유발 
23.2조원, 고용유발 12.9만명, 부가가치유발 8.7조원 등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됨

 - 한편, 성과중심의 경제자유구역 운영을 위해 투자, 개발 등 성과가 부진한
「광양만권 율촌3산단」지구(9.76㎢)는 지정 해제됨

               ☞바로가기

■ 지역살림, 내실 있게 짜여지고 계획성 있게 집행하였는지에 따라 
평가된다(2020 지방재정분석 개편)

 -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민간경기 보완 및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 역량이 중요해지면서 재정 효율성·계획성이 대폭 강화된 2020 
지방재정분석실시계획을 발표함

< 2019년 > < 2020년 >

분야 가중치 분석지표

⇨

분야 가중치 분석지표

효율성 50%
자체수입비율증감률
등 7개

효율성 50%
자체경비증감률 등
6개

건전성 50%
통합재정수지비율
등 6개

계획성 20%

3개(신설)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지방세수오차비율,
이 불용액비율

책임성 감점 재정법령준수 1개 건전성 30%
통합재정수지비율
등 4개

  - (제도개편 내용) 
    ① 평가분야에서 재정계획성 분야 3개 지표를 신설하여 자치단체가 

예산 초기단계부서 꼼꼼히 따져서 계획성 있게 편성·집행하였는지를 
평가함

    ② 예산편성 단계부터 중기재정계획 반영비율과 세수오차비율을 추가
하여 중기 재정운영 관점에서 자치단체가 세입·세출계획과 세입예
산을 체계적으로 수립·편성하였는지를 평가함

    ③ 예산집행 단계에서는 이월액·불용액 비율을 평가하여 자치단체가 
잉여금 규모를 적정 관리하고 지출투자를 적시 집행하여 실질적 
경제활력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함

    ④ 재정분석 평가비중은 효율성:건전성=5:5에서 효율성:계획성:건전성
=5:2:3으로 조덩되어 효율성 비중이 상대적으로 강화됨

☞바로가기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63001&bbs_cd_n=81&currentPage=1&search_key_n=title_v&cate_n=1&dept_v=&search_val_v=������������
https://www.mois.go.kr/synap/skin/doc.html?fn=BBS_2020060108081356601&rs=/synapFile/202006/&synapUrl=%2Fsynap%2Fskin%2Fdoc.html%3Ffn%3DBBS_2020060108081356601%26rs%3D%2FsynapFile%2F202006%2F&synapMessage=%EC%A0%95%EC%8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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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날갯짓 하나가 만드는 내일!,「대한민국 동행세일」추진계획
 - 그간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및 민생안정·일자리 지키기를 위해 총 

250조원 규모의 실물피해·금융안정 대책을 마련해 왔음
 - 코로나로 인한 외출·소비자제, 관광객 감소 등이 지속되며 내수활력이 

침체되면서 소비 촉진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으로, 관련 업계에서도 대
규모 소비활성화 행사 개최 등 적극적인 소비 진작의 필요성을 강조함

 - 이에,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해 2,000개 내외 업체가 참여하는 상생형 소비
촉진행사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개최할 계획임

【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 개요】

○ 행사일정: 2020. 6. 26.(금) ∼ 7. 12.(일)

○ 추진방향: “대형업체 자발적 할인+중소업체 판매 지원”

 - 행사현장-온라인 플랫폼 연계 ‘언택트’ 특별행사 개최

 - 4개 내외 권역별 현장행사 개최(먹거리·볼거리·소비 결합 지역 축제성 행사)

○ 참여업체: 2,000개 내외 기업·전통시장·소상공인 등 참여

☞바로가기

■ 강원도형 그린뉴딜 국회 포럼 개최
 - 강원도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강원도형 그린뉴딜 및 저탄소융합 
신산업 발전방안”을 주제로 국회포럼(6.23. 국회의원회관)을 개최함

 - 강원도는 탄소광물화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가안보형 석탄재 희토류 
자원화’ 산업을 육성할 계획으로, 이번 포럼에서는 석탄재에서 국가 전략
광물인 희토류를 생산할 수 있는 핵심기술에 대한 강원도의 활용 방안과 
안정적인 확보 방안을 제시함

☞바로가기

기획재정부

국가과학기술
연구회

http://www.moef.go.kr/com/synap/synapView.do?atchFileId=ATCH_000000000014232&fileSn=3
https://www.nst.re.kr/nst/notice/02_01.jsp?mode=view&article_no=64398

